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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간 분리 수준 차이의 영향요인: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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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요 약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제도화 수준에서 왜 차이가 발

생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이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형식적

(또는 실질적) 운영 정도를 의미하는 분리(decoupling)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산과 분리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

였고, 분리의 영향요인은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시계열도표를 이용한 분석 

결과는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안) 권고,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로 주민참여예산제 설

정, 도입 의무화 등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산과 분리 둘 다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로짓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는 강제적 동형화

(isomorphism) 압력(동형화 후기)이 분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화라는 강제적 동형화 압력에 

기초자치단체들이 분리로서 대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제어: 분리, 동형화,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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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자신들의 선호와 우선순위를 예

산에 반영시키거나 스스로 예산을 결정하여 참여와 자기결정이라는 주민자치 이념을 구현하

기 위한 주민참여제도를 의미한다(나중식, 2005).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는 1988년 브라질 

지방선거에서 다수의 지방정부를 장악한 노동자당(Par-tido dos Trabalhadores)이 직접민주

주의에 의해 예산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안되어 1989년부터 시행되었다. 특히 Porto 

Alegro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었고, 이후 브라질의 다른 지방정부는 물론 

다른 국가의 지방정부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이순향･김상헌, 2011: 322).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목표로써 ‘예산참여시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것이 

계기가 되어 광주시 북구가 2004년 3월에 최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로 제도화하였고, 

2004년 6월에 울산시 동구가 두 번째로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후 다른 기초자

치단체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는데,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8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

여예산제를 도입하였다. 특히, 2011년에 116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

였으며, 2020년 현재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와 같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것은 ｢지

방재정법｣ 개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1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주

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동법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지방재정법 제39조). 

또한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과 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지방예산 편성과

정의 주민참여 방법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주요 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주요 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사업공모, 그 밖에 주민 의견수렴에 적합하다

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수렴된 주민 

의견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그 밖에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

민 의견수렴에 관한 절차, 운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주민의 참여를 예산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이다.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규정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와 법정경비는 제외되나, 원칙적으로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로 구성되는 예산과 기금은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에서 규정한 



조직 간 분리 수준 차이의 영향요인: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   3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는 시정권한에서부터 자체예산으로 편성하는 사업, 주민숙원사업, 본예

산 등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들 간에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목적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할 실행수단의 제도화 수준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어떤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형식적으로 운영(decoupling)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자치단체들은 실질적으로 운영(tight coupling)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지방자

치단체들이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제도화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 이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형식적(또는 실질적) 운영 정

도를 의미하는 분리(decoupling)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1. Meyer와 Rowan의 분리 이론

1) 분리 이론의 시발점으로서의 동형화(isomorphism) 이론의 한계

분리는 동일한 환경적 조건에 직면한 조직들의 구조가 유사해지는 과정을 의미하는 동형

화(DiMaggio & Powell, 1991: 66)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분리는 Meyer 

& Rowan(1977)의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 as Myth and Ceremony” 

이후 제도 연구의 핵심 연구주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 이 개념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에

서 제시된 동형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로부터 파생되었다.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조직은 생존과 발전을 위해 외부환경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한다고 주장한다(Meyer & Rowan, 1977). 조직은 사회적으로 당연시되는 

인지적 혹은 규범적 요소들을 수용함으로써(즉, 제도적 압력에 순응함으로써) 사회적 정당성

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 압력에 대한 순응 결과로 동일한 제도적 환경에 처한 조직

들은 구조가 유사해진다. DiMaggio & Powell(1982)은 조직들의 이러한 구조적 유사성을 동

형화로 개념화하였고, 강압적(coercive), 모방적(mimetic), 규범적(normative) 압력을 동형화

를 유발하는 기제로 제시하였다. 그런데 동형화 이론은 조직들의 행동을 제약하는 제도의 생

성과 확산은 잘 설명하지만, 동일한 제도적 환경에 처한 조직들이 서로 다르게 반응하여 다

른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은 잘 설명하지 못한다. Meyer & Rowan(1977)은 분리라는 개념으

로 이러한 동형화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1)

1) 분리, 느슨한 결합(loose coupling), 상징적 도입(symbolic adoption), 의례적 도입(ceremonial adoption), 

형식주의(formalism) 등 학문 분야와 연구자별로 상이한 용어가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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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 환경과 제도 환경 간 양립불가능성과 대응 전략으로서의 분리

Meyer & Rowan(1977)은 외부로부터 조직의 내부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완충 기

제’라는 아이디어에 기초하여, 조직 내부의 기술적 핵심을 수행하는 일상적 업무와 공식적 제

도를 구분하는 분리라는 개념을 도출하였다. 즉, 분리란 ‘조직에 의한 제도의 공식적 채택과 

실질적 운영 간의 간극’을 의미한다. 이러한 Meyer & Rowan(1977)의 분리 이론은 기술-제도 

환경 이원론과 제도 환경에 대한 형식적 대응이라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 기술-제도 환

경 이원론은 조직이 환경과의 관계 설정에서 동기와 그러한 관계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되는 조직성과의 설명에 있어서 경제적 접근과 사회적 신제도론 간의 근본적 차이를 반영한 

것이다(Oliver, 1997: 99-100). 경제적 접근은 조직과 환경과의 관계를 교환관계에서 비용으

로 작용하는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경제적 고려로 설명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경제적 접근은 

기술 환경과 효과적 관계를 설정한 조직이 시장에서 교환되는 재화와 서비스 생산에 중요한 

투입자원에 더 쉽고 안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반해, 사회학적 신제도론

은 조직들이 환경으로부터 정당성과 사회적 승인을 얻으려고 한다고 가정한다(DiMaggio, 

1988; Meyer & Rowan, 1977). 사회학적 신제도론에 의하면, 규칙과 규범과 같은 형태로 제공

되는 제도 환경의 요구와 기대에 순응함으로써 제도 환경과 적절한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조

직의 목적과 행위에 대한 지지를 얻고 사회적 정당성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초기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 환경과 기술 환경 각각을 별개로 인식하고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제도적 규칙이 기술 환경과 연관된 능률성의 요건과 양립할 수 없다는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Brusson(1989)은 제도 환경이 부과한 정당성 요건과 구조, 과정, 업

무, 이념 등이 효과적으로 조정된 행위들에 공헌하여야 한다는 능률성 요건이 양립한다는 것

을 보장할 수 없다고 한다. 특히, 제도 환경의 규범들이 자주 변할 때에는 정당성의 요건과 능

률성의 요건을 결합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진다고 한다.

둘째, Meyer & Rowan(1977: 340-348)에 의하면, 제도적 규칙들은 정당성, 자원, 안전성, 

생존 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들이 내부로 편입시키는 일종의 신화들로서 작용하며, 제도 환

경에 순응하기 위해(제도 환경의 정당화된 기준에의 순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조직

들은 제도적 규칙들을 의례적으로 또는 형식적으로 채택한다고 한다. 이들은 조직이 제도 환

경에 순응하는 원인으로 편익 추구와 제재 회피를 제시하고 있다. 제도 환경에 순응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할 때, 조직들은 외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심정적 및 물질적 지지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제도 환경에 의해 정당화된 구조적 요소들을 누락하거나 또는 독특한 구

조들을 새롭게 만드는 조직들은 자신들의 활동을 수용할만한 정당화된 설명을 제공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Meyer & Rowan, 1991: 50). 이들에 의하면, 그러한 조직들은 자

신들이 태만하거나 비합리적이거나 또는 불필요하다는 주장에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한

다. 이들은 내부 구성원, 외부 이해관계자, 또는 정부에 의해 제기되었든 간에, 이러한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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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장이 조직에게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조직들은 정당화된 요소들을 조직 내로 통합시키고 구조적 요소들의 가치들을 규정하는 외

부 또는 의례적 평가 기준을 수용함으로써 조직의 성공과 생존의 확률을 제고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직은 제도 환경이 제시하는 규정에 맞게 공식구조를 설계함으로써 적절하고 적합

한 방식으로 공동목적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Meyer & Rowan, 

1977: 348-349). 즉, 조직 입장에서는 구조와 성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이한 압력, 제약, 이해관계자들로 인해 제도 환경과 기술 환경을 구분한 후 각각의 요건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상이하게 접근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공식구조와 실제 

업무를 분리하는 이유이다. 이러한 분리를 통해, “조직은 실무적 차원의 능률성을 위해 다양

한 활동들을 전개하는 반면, 표준화되고 정당성을 부여받은 공식구조들”(Meyer & Rowan, 

1991: 58)은 외부 압력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그 결과, 공식구조와 비공식구조의 요

소들이 서로 느슨하게 결합된 형태를 띠게 된다(March & Olsen, 1976; Weick, 1976). 제도 환

경에 대한 조직들의 이러한 의례적 순응 결과로서 공식구조에서는 공통의 제도적 원천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조직의 공식구조들과 유사하게 되는 조직 간 동형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Meyer & Rowan, 1991: 58).

3) 동형화 기제 및 단계와 분리

제도화 압력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마찰을 줄이기 위한 의도적 

전략으로 인식되는 분리에 관한 논의는 주로 동형화 기제 및 단계와 관련하여 이루어져왔다. 

먼저 분리는 동형화를 유도한 기제에 따라 그 양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DiMagio & 

Powell(1983)에 의하면, 동형화는 강압, 모방, 규범 등 세 가지 기제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런데 분리와 관련해서 주로 언급되는 동형화 기제는 강압적 압력이다. 강압적 기제에 의한 

동형화는 특정 조직이 의존하고 있는 다른 조직의 공식적 및 비공식적 압력, 지원, 의무부과

의 결과로서 발생한다. 특히 강압적 기제와 분리의 관계에 대해 Seidman(1983)은 조직이 새

로운 제도를 도입하라는 강한 강제적 압력에 직면할 때 분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다. 또

한 분리는 동형화의 진행단계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Scott, 2007: 

463-464). 일반적으로 제도를 자율적으로 도입한 혁신자나 초기 도입자는 도입의지가 높고, 

필요성, 실현가능성,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분석하여 제도를 도입한다(Tolbert & 

Zucker, 1983). 따라서 혁신자나 초기 도입자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내용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분리 정도가 낮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후기 도입자는 제

도를 도입하지 않아서 입게 되는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해 제도를 형식적으로는 도입하지만, 

제도의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을 충분하게 갖추지 않아 제도 운용이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

성이 크다. 요약하면, 동형화 초기 단계에서는 분리 가능성이 낮고 이후 단계에서는 분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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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2. 경험적 연구

분리에 대한 연구 주제는 Meyer & Rowan(1977)의 연구 이후 40여 년 동안 수단-목적을 가

미한 분리의 재개념화(Bromley & Powell, 2012), 분리 과정(Boxenbaum & Jonsson, 2008), 분

리 성과(Heugens & Lander, 2009; Miller & Power, 2013; Nee, 1998), 분리로 인한 문제

(MacLean & Behnam, 2010; Yang & Northcott, 2018; 김윤호, 2016) 등으로 확대되어왔다. 

또한 분리는 지방정부 행정개혁(Tolbert & Zucker, 1983), 차별금지법(Edelman, 1992), 기업 

성과급제도(Westphal & Zajac, 1994),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Westphal & Zajac, 2001), 다국

적 기업의 품질관리 프로그램(Kostova & Roth, 2002), 상장기업의 주주중시 경영전략(Fiss & 

Zajac, 2006), 도시정부의 자발적 환경공시 제도(Taylor & Oylan, 2008), 병원조직의 총체적 

품질관리제도(Kennedy & Fiss, 2009), 보험회사의 과당매매 금지 제도(MacLean & Behnam, 

2010), 유연근무 제도(Yang & Zheng, 2011) 등 다양한 제도를 대상으로 경험적 검증이 시도

되었다. 

한편 국내에서도 질적 사례연구와 양적 계량분석을 이용하여 다양한 제도를 대상으로 분

리 현상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질적 사례연구를 통해 분리를 검증한 연

구로는 공공기관의 혁신평가제도(김명환, 2009),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비리(김윤호, 2016), 

지역문화진흥법(김해보･장원호, 2017), 중앙행정기관의 성인지예산제도(박은순･하태수, 

2018), 대학의 입학사정관제(변수연, 2018) 등이 있다. 양적 연구는 민간기업의 성과보상제

도(Han & Koo, 2010), 민간･공공 조직의 연봉제(김동배, 2010), 민간･공공 조직의 경력개발

제도(조선미･강정한, 2011), 공공기관의 성과주의 인사제도(정장훈, 2013), 민간기업의 성과

주의 평가보상제도(김종관･강희경, 2014), 민간･공공 조직의 출산육아･근로시간제도(성민

정･원숙연, 2017) 등 다양한 제도의 분리 현상을 증명하는 경험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

3. 기존연구의 한계

분리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었음에도 분리 원인에 대한 파편적 규명, 

지역적 환경의 영향 간과, 정부부문에 관한 연구 부족, 정치적 고려 미흡 등의 한계를 드러냈

다. 첫째, 선행연구들은 제도 환경의 속성(규제적/규범적/인지적)에 따른 동형화(Bosswell, 

2008; Han & Koo, 2010; Kostova & Roth, 2002; 김해보･장원호, 2017), 경쟁관계에 있는 복

수의 제도 논리로 인한 제도적 복잡성(Carney & Gedajlovic, 2002; Friedland & Alford, 1991; 

Greenwood et al., 2011; Pache & Santos, 2013; Yang & Northcott, 2018), 조직 특성

(Fligstein, 1997; Hirsch & Lounsbury, 1997; Westphal & Zajac, 1994; 김윤호, 2016; 성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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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연, 2017) 등과 같은 변수를 단편적으로 활용하여 분리를 설명함으로써 분리의 원인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데 실패하였다. 

둘째, 선행연구들의 주된 이론적 관심이 조직에 대한 제도 환경의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었

기 때문에, 분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 환경을 구체화하는데 실패하였다. 조직은 어디

에 위치하고 있는가에 따라 상이한 지역 환경에 직면하기 때문에, 제도 환경 외에 이러한 지

역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업무, 구조, 절차 등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제도화할 수 있다. 

그런데 선행연구들은 주로 제도 환경과 조직 내부요인을 중심으로 분리를 설명함으로써 지

역 환경이 분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간과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들은 주로 민간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어왔고, 이후 병원, 학교, 공

기업 등의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정부 행정개혁에 대한 

Tolbert & Zucker(1983)의 연구, 지역문화진흥법에 대한 김해보･장원호(2017)의 연구, 중앙

행정기관의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박은순･하태수(2018)의 연구 등을 제외하고 정부조직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 또한 최근 분리 연구에서 정부조직에 대한 관심과 연구에 대한 

요청(Modell, 2009; 김동수 외, 2017)에도 불구하고, 민간조직에 대한 연구를 원용하여 공공

조직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정부조직에서는 민간조직과는 다른 요인이 분리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넷째, 주류의 합리적 및 경제적 조직관은 조직이 일종의 정치체제라는 관점을 간과하거나 

심지어 무시하여왔다(Robbins, 2005: 184-191). 조직에 대한 합리적 접근은 조직을 협력을 

통해 공동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결사체로 보고 있다. 또한 이러한 조직

의 의사결정은 특정 기준을 설정하고 그러한 기준에 따라 가능한 대안들의 비교를 통한 선택

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조직에 대한 이러한 시각은 조직 구성원들이 공동 

목표를 지니고 있지 않으며, 따라서 조직에는 항상 갈등이 존재하고, 의사결정은 합리적 계

산 보다는 정치적 논리와 협상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즉, 합리적 및 경제적 조직관은 조직 또는 조직 간 갈등이 왜 존재하는가와 권력이 어떤 방식

으로 작동하는가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노출함으로써 분리의 결정이 정치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간과하여왔다.

Ⅲ. 연구설계

1. 연구가설

분리는 제도 도입단계와 집행단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초기의 이론적 논의는 제도화 

과정의 어느 단계에서 분리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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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분리를 제도 도입과 실행의 괴리로 정의하여 암묵적으로 집행단계에서 발생하는 분

리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최근 연구는 분리를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정의함으로써 제도 도입단계에서 발생하는 분리로 논의가 확대되었다(예: Bromley & 

Powell, 2012; Wijen, 2014). 본 연구는 분리를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정의하고, 우리나라 기초

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단계에 적용하여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2가지 연구가설을 

도출하였다.

연구가설은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강압적 동형화 기제를 강제력 정도에 따라 권고적 동형

화 압력과 강제적 동형화 압력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해 설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지방정부

의 동형화에 강압적 기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은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다. 그런데 지방정

부의 제도 도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수단은 권고적 수단과 강제적 수단

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강제적 수단은 법률을 통해 지방정부가 특정 제도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형화 이론에서 언급한 의무부과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권고적 

수단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재정적,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특정 제도의 도입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수단을 의미하며, 이론에서 언급한 지원이 이에 해당

한다. 본 연구는 동형화 기제 및 단계와 분리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하여 권고적 

동형화 압력(동형화 중기) 가설과 강제적 동형화 압력(동형화 후기) 가설을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의 동형화 과정에서 권고적 동형화 압력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

이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2006년 8월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

(안)” 제시와 2007년 주민참여예산제의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 선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표

준조례(안) 제시는 기술 및 정보제공을 통해 도입의 장애를 완화하려는 정책수단이고, 평가

지표 선정은 불응의 비용을 높이는 정책수단이다. 따라서 두 가지 정책수단은 모두 주민참여

예산제의 도입에 권고적 동형화 압력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된 권고적 압력은 동형화 중기 단계(2007-2010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2) 권고적 

기제로 작용한 표준조례(안) 제시와 지방재정분석의 평가지표 선정은 모두 중기 도입자의 도

입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권고적 동형화 압력은 분리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혁신 및 초기에 비해 중기에 분리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고 예측할 수 있다.

2) Rogers(1962)는 정책확산의 단계를 혁신자 2.5%, 초기 도입자 13.5%, 초기 다수 34%, 후기 다수 34%, 후

기 지체 16%로 구분한다. 이를 누적 도입률에 기초하여 3단계로 재분류하면 혁신 및 초기는 16%까지, 

중기는 50%까지, 후기는 50% 초과 이후로 분류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동형화 단계는 

Rogers(1962)에 기초하여 2004년 최초 도입에서 누적 도입률이 12.2%에 이른 2006년까지를 혁신 및 초

기, 2007년에서 누적 도입률이 45.6%에 달한 2010년까지를 중기, 누적 도입률이 96.5%에 이른 2011년 

이후를 후기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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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설1: 권고적 동형화 압력(동형화 중기)은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의 분리 가능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강제적 동형화 압력(동형화 후기) 가설은 제도 도입의 강제가 분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다는 이론적 주장(Seidman, 1983) 및 경험적 연구 결과(Han & Koo, 2010)와 후기 도입자의 

분리 가능성이 높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김동배, 2010; Westphal & Zajac, 1994)에 기초하여 

설정하였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동형화 과정에서 강제적 동형화 압력으로 작용했

을 가능성이 있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

무화이다. 강제적 동형화 기제로 설정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의무화는 동형화 후기의 시작 

시점에 해당하는 2011년 3월에 이루어졌다. 따라서 강제적 동형화 압력 가설은 동형화 후기 

가설로도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중앙정부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화는 

분리 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혁신 및 초기에 비해 후기에 분리가능성이 높을 것

으로 예측된다. 

연구가설2: 강제적 동형화 압력(동형화 후기)은 기초자치단체 주민참여예산제의 분리 가능성에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목적은 제도의 동형화 또는 정책확산 과정에서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분리 현상이 발생했는지를 검증하고, 어떠한 요인들이 분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분리에 대한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주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분석

대상 정책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선정하였다. 연구의 분석단위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이

고, 분석의 시작 시점은 광주광역시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최초로 도입한 2004년으로 설

정하였으며, 최종 시점은 자료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2016년으로 결정하였다.

연구모형은 분리에 대한 이론적 및 경험적 기존 문헌을 검토하여 설정한 권고적 및 강제

적 동형화 압력 가설과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환경요인들을 종합하여 구성하

였다. 분리를 종속변수로 하고 동형화 압력 변수와 환경요인을 설명변수로 하는 연구모형은 

아래의 방정식 (1) 및 (2)와 같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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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기초자치단체, 는 2004 ∼ 2016년의 시점,  
 는 분리 여부를 나타내는 잠재

변수,  는 권고적 동형화 압력,  는 강제적 동형화 압력,     는 분리에 영향을 미치

는 개의 통제변수,  는 오차항을 각각 의미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분리에는 동형화 압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권고적 및 강제적 동형화 압력과 분리의 관계에 대한 타당한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영향요인을 통제변수(    )로 모형에 포함되어야 한다. 분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영향요인은 분리에 대한 기존 이론적 및 경험적 연구와 자료의 이용가능성에 기초

하여 선정하였고, 내부요인과 외부요인으로 분류하였다. 내부요인으로는 재정능력, 조직 규

모, 단체장의 이념성향,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그리고 외부요인으로는 교육수준과 시

민참여수준을 선정하였다. 

재정능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분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론적으로 조직의 

여유자원은 혁신을 촉진하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한다(Nohria & Gulati, 1996). 즉,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원이 필요하며, 도입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

체적 수단들을 구비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재원이 소요된다. 실제, 브라질의 다른 

지방정부 보다 재정적 여건이 좋은 Porto Alegro시는 주민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주

민참여예산제를 실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안성민, 2005). 이상의 이론적 주

장과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좋을수록 분리 가능성이 낮을 것

으로 예측된다.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규모가 분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조직 규모가 클수록 구조적 관성의 정도가 높고(Hannan & Freeman, 1977), 따라

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거나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조직의 구

조적 관성은 분리를 유도하는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Meyer & Rowan, 1977). 현실적으

로도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예산과정에 비전문가인 주민의 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고, 

규모가 크면 주민참여예산제의 구체적 실행수단을 설계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

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클수록 분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

측된다.

단체장의 이념성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분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새로운 제도의 도입과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는 조직의 최고의사결정자이며

(Westphal & Zajac, 2001; Taylor & McAdam, 2004), 주민참여예산제는 진보적 정책으로 인

식되기 때문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진보정당인 브라질 노동자당이 고안하였고, 우리나라에

서도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제도의 도입을 주도하였다. 또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 주

민참여예산제의 도입에 단체장의 진보적 이념성향이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장석준, 2014; 최상한, 2010). 따라서 단체장의 진보적 이념성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분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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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지원은 새로운 정책의 도입과 실질적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분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왜냐하면 우월한 정치적 권력은 조직 내･외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분리

를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Boxenbaum & Jonsson, 2008: 87-88; Scott, 2003: 141-김윤

호, 2016: 241에서 재인용). 또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에서 최고의사결정자의 정치적 권력이 

분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졌다(예: Stevens et al., 2005; Westphal & Zajac, 

2001). 따라서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가 높을수록 주민참여예산제의 분리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민의 교육수준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고 실행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지역사회의 역량

을 대변하는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주민은 정책과 예산의 결정에 그들의 선호가 

반영되는 것을 원하는데, 주민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참여능력이 좋아서 실질적 참여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주민의 교육수준이 높으면 주민 선호가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가

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주민의 교육수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는데 긍정

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이석환, 2014).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지역주민의 교육

수준은 주민참여예산제의 분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시민참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분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왜냐하면 지방자치

의 핵심 요소인 시민참여는 정책혁신의 원천으로 기능하며(이종수, 2004), 시민은 자신들의 

선호가 예산에 반영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성공사례로 언급되

는 브라질 Porto Alegro시, 광주시 북구, 울산시 동구 등에서 시민단체가 제도 도입과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제도의 성공적 실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김도희･정

준금, 2006; 안성민, 2005; 안성민･최윤주, 2009). 따라서 시민참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분리

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3. 변수의 측정

주민참여예산제의 제도적 분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에 포함

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의 명칭과 측정 방법을 요약하여 <표 1>에 제시하였다.

1) 종속변수

이론적 논의에 의하면 분리는 제도의 도입과 실행 단계 모두에서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행상황에 대한 10년 이상

의 과거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워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기초하여 도입단계의 분리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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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분리는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에서 제도의 

도입 목적인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주민참여 수단의 제도화 수준에 기초하

여 측정하였다. 주민참여 수단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시행을 위해 필수적 수단으로 간

주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 주민

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의 세 가지 수단을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분리는 세 가지 주민참여 수단에 관한 조례 규정에 기초

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주민참여예산조례에 참여위원회, 지역회

의, 민관협의회에 대한 규정이 모두 강제규정이면 0의 값을 부여하고(순응), 하나 이상이 임

의규정이거나 관련 조항이 없으면 1의 값을 갖는(분리) 가변수(dummy variable)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참여위원회와 지역회의를 동일한 수단으로 간주하여 민관협의회

에 대한 강제규정과 참여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중 하나에 대한 강제규정이 있으면 0의 값을 

갖는 순응으로 처리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1의 값을 갖는 분리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2) 독립변수

권고적 동형화 가설과 강제적 동형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독립변수는 중앙정부의 정책

적 개입과 동형화 또는 정책확산 과정의 시기에 기초하여 기간 가변수로 측정하고자 한다. 

즉, 주민참여예산제의 동형화 또는 확산과정을 혁신 및 초기(2004-2006년), 중기(2007-2010

년), 후기(2011년 이후)로 구분하고, 중기 기간 가변수와 후기 기간 가변수를 각각 권고적 동

형화 압력과 강제적 동형화 압력의 측정변수로 사용하였다.3)

먼저 권고적 동형화 압력은 본격적 확산이 시작된 2007년에서 중앙정부의 의무화 이전인 

2010년까지는 1의 값을 갖고 나머지 기간에는 0의 값을 지니는 동형화 중기 가변수로 측정

하였다. 동형화 중기의 단순 도입률은 33.1%이고 2010년까지의 누적 도입률은 45.6%이다. 

이 시기의 조례 제정에 권고적 동형화 압력으로 작용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2006년 8

월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제시와 2007년 주민참여예산제의 지방재정

분석의 평가지표 선정이다. 

다음으로 강제적 동형화 압력은 주민참여예산조례의 제정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2011년 

이후에는 1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 기간에는 0의 값을 지니는 동형화 후기 가변수로 측정하

였다. 동형화 후기의 단순 도입률은 53.9%이고 2016년까지의 누적 도입률은 99.6%이다. 이 

기간에 조례 제정에 강제적 동형화 압력으로 작용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은 2011년 3월 

3) 독립변수의 대조군(reference group)으로 사용된 혁신 및 초기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주민참여예산조례

를 최초로 제정한 2004년에서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되기 전인 2006년까지의 기간으로 설정하였다. 혁

신 및 초기의 도입률은 12.2%이며, 이 시기에 중앙정부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법

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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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화이다. 또한 2010년 10월 행정안전부의 세 

가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제시가 이 기간에 제정된 조례의 주민참여 제도화 

수준에 영향을 미친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라고 할 수 있다.

3) 통제변수

본 연구는 권고적 및 강제적 동형화 압력과 분리의 관계에 대한 타당한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 조직 내부 및 외부요인들을 회귀모형에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4) 내부요인으로는 재정

능력, 조직 규모, 단체장의 이념성향,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의 네 가지 변수를 사용하였

다. 재정능력은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의 세입 중에서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아 지방자치

단체가 재량대로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의미하는 재정자립도로 측정

하였다. 둘째, 조직 규모는 행정능력을 대변하는 변수로 사용되었으며, 주민등록인구(명)로 

측정하였다. 단체장 이념성향은 단체장의 소속정당을 기준으로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

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민주노동당 소속이면 진보(1)이고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

민중심당, 자유선진당, 무소속이면 보수(0)인 가변수로 측정하였다.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지

지는 지방선거의 단체장 득표율로 측정하였으며, 당선자 득표수/유효투표수*100(%)로 계산

하였다. 외부요인으로는 교육수준과 시민참여수준을 사용하였다. 먼저 교육수준은 지역사

회의 역량을 대변하는 변수로 사용되었으며, 20세 이상 대학재학 이상 주민수/20세 이상 인

구수*100(%)로 계산하였다. 다음으로 시민참여수준은 각종 선거의 투표율(%)로 측정하였으

며, 선거 종류별 투표율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투표율은 표준화 점수(z-score)로 변환하여 사

용하였다.5)

4) 통제변수 중 재정자립도로 측정한 재정능력과 주민등록인구로 측정한 조직 규모에는 1년의 시차를 주

었다. 

5) 시민참여 수준은 2007년과 2012년의 대통령선거, 2004년, 2008년, 2012년, 2016년의 국회의원선거, 

2006년, 2010년, 2014년의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을 이용하였고, 선거가 실시되지 않은 연도는 인

접한 이전 연도의 투표율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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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변수의 측정

Ⅳ. 분석 결과

1. 기술적 분석

1)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산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예산제는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이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

기 위한 목표로써 “예산참여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것이 도입의 계기가 되었다. 광주광역시 북구가 2004년 3월에 최

초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로 제도화하였고, 동년 6월에 울산시 동구가 두 번째로 주민참여

예산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이후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주민참여예산

제는 2006년과 2008년 사이에 82개의 기초자치단체가 도입한 후 잠시 주춤하였다가 중앙정

부가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의무화한 2011년에 116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였다. 2018년 12월 29일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한 성남시를 

마지막으로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조례로 제도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예산제의 급속한 확산에는 중앙정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

다. 먼저 2004년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을 통해 주민참여

변수 측정 방법

종속

분리1
참여위원회, 지역회의, 협의회 모두 강제규정 이면 0(순응)이고 하나 이상 규정이 없
거나 임의규정이면 1(분리)인 가변수 

분리2
참여위원회(또는 지역회의)와 협의회 모두 강제규정 이면 0(순응)이고 하나라도 규정
이 없거나 임의규정이면 1(분리)인 가변수 

독립
권고적 압력

2006년 8월 표준조례안 도입권고 이후인 2007년에서 의무화 이전인 2010년의 기
간을 나타내는 가변수

강제적 압력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 의무화 이후의 기간을 나타내는 가변수

내부
요인

재정능력
재정자주도=(지방세+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재정보전금)/총세입
*100(%)

조직규모 주민등록인구(명)

단체장 이념성향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민주통합당, 새정치민주연합, 민
주노동당 이면 1이고 나머지는 0인 가변수

단체장 지지 단체장 득표율=단체장 득표수/유효투표수*100(%)

외부
요인

교육수준 20세 이상 인구 중 대학재학 이상 학력자의 비율(%)

시민참여수준
연도별 각종 선거 투표율(%)의 표준화 점수: 대통령(07, 13), 국회의원(04, 05, 08, 
09, 12, 16), 지방(06, 10, 11,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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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예산편성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고, 2005년 6월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곽채기, 2005; 나중식, 2005). 이후 행정자치부(현 행정

안전부)는 2006년 8월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제시, 2007년 지방재정분석의 평가지

표로 주민참여예산제 설정, 2010년 10월 제도화 수준이 다른 세 가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제시, 2011년 3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화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단체수 및 도입률 현황과 시계열도표를 제시한 아래 <그림 1>을 통

해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영향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의 단순 및 누적 도입률에 대한 시계열도표는 Rogers(1962)가 제시한 전형적 확산유형에서 

벗어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중앙정부의 개입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누적 시계열도표

는 Rogers(1962)가 제시한 S자형 성장곡선과 어느 정도 유사하나, 단순 시계열도표는 전형적 

종(bell) 모양에서 많이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단순 시계열도표에서 2007년과 2011년의 

도입 사례의 급격한 증가가 이러한 결과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먼저 2007년에 전체 기

초자치단체의 18.3%에 해당하는 42개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는 2006년 8월의 행정자치부의 주민참여예산제 표준 조례(안) 권고와 2007년 지방재정분

석 평가지표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설정이 영향이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1년에 당시 

전체 기초자치단체의 50.9%에 해당하는 116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

하였는데,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그림 1> 주민참여예산제의 연도별 도입 현황

연도 N CAN CAR AN AR
2004 230 2 0.9 2 0.9
2005 230 5 2.2 3 1.3
2006 230 28 12.2 23 10.0
2007 230 70 30.4 42 18.3
2008 230 87 37.8 17 7.4
2009 230 94 40.9 7 3.0
2010 228 104 45.6 10 4.4
2011 228 220 96.5 116 50.9
2012 227 224 98.7 5 2.2
2013 227 225 99.1 1 0.4
2014 226 225 99.6 1 0.4
2015 226 225 99.6 0 0.0

 주: N은 기초자치단체 수, CAN은 누적 도입 단체수, CAR은 누적 도입률, AN은 도입 단체수, AR은 
도입율을 각각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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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참여예산제의 분리

주민참여예산제의 분리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사례와 주민참여 수단에 관한 

조항을 개정한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27개의 조례 제정 사례와 75개의 개정을 통

해 주민참여 수단에 관한 조항의 변경 사례 등 총 302개 사례가 분석에 활용되었다.6) 주민참

예예산조례의 제정 및 개정수, 분리 사례수, 분리비율에 대한 연도별 현황과 시계열도표가 

아래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주민참예예산제의 분리비율은 2006년까지 급격한 증가, 이

후 2008년까지는 완만한 증가, 2009년과 2010년은 대폭 감소, 2011년은 대폭 증가, 2012년

부터는 소폭의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시계열상의 주목할 만한 변화

는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2008년과 2009년의 높은 분리비율은 중앙정부의 2007년 주민참여예산제의 지방재

정분석 평가지표 설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는 혁신기(2004-2005년)의 낮은 분

리비율이 200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9년에 분리비율1과 2가 각각 100%와 95%로 정

점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분리비율의 급격한 증가는 재정평가에서 좋은 점수

를 받으려는 기초자치단체가 급하게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제정하면서 주민참여의 제도화 수

준이 낮아 실행이 쉬운 조례를 제정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2011년의 급격한 분리비율의 증가에는 2010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 수준이 

낮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 제시와 2011년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화가 복합

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2>를 보면, 분리비율1은 2010년 76.9%에서 2011

년 95.0%로 그리고 분리비율2는 69.2%에서 90.9%로 대폭 증가했다. 이러한 분리비율의 대폭 

증가는 중앙정부에 의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화라는 강제적 동형화 압력에 직면한 기초

자치단체가 시간의 압박 속에서 주민참여 수준이 낮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안)”에 기

초하여 조례를 제정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6) 분석대상 기간 동안 폐지 또는 통합된 기초자치단체가 포함되어 총 도입 사례는 227개로 2020년 현재

의 기초자치단체 수보다 많다. 연도별 기초자치단체 수, 분석사례, 조례 제정 사례, 조례 개정 사례는 

아래의 표와 같다.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합계

전체사례 230 230 230 230 230 230 228 228 227 227 226 226 226 2,968

분석
사례

소계 2 3 24 44 20 11 13 121 17 8 15 14 10 302

제정 2 3 23 42 17 7 10 116 5 1 1 0 0 227

개정 0 0 1 2 3 4 3 5 12 7 14 14 1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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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주민참여예산제의 연도별 분리 현황

연도 N DCN1 DCR1 DCN2 DCR2
2004 2 1 50.0 1 50.0
2005 3 2 66.7 1 33.3
2006 24 22 91.7 21 87.5
2007 44 43 97.7 41 93.2
2008 20 20 100.0 19 95.0
2009 11 9 81.8 9 81.8
2010 13 10 76.9 9 69.2
2011 121 115 95.0 110 90.9
2012 17 15 88.2 14 82.4
2013 8 7 87.5 7 87.5
2014 15 14 93.3 12 80.0
2015 14 13 92.9 12 85.7
2016 10 10 100.0 8 80.0
합계 302 281 93.0 264 87.4

 주: N은 도입 또는 변경 단체수, DCN1은 분리 단체수1, DCR1은 분리비율1, DCN2는 분리 단체수2, 
DCR2는 분리비율2를 의미함

2. 분리의 영향요인 

1) 변수의 기술통계

연구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로짓 회귀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 독립변수, 통제변수에 대한 

기술통계와 자료원이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에는 2004년에서 2016년까지 주민참여예

산조례를 제정한 227개 사례와 2006년에서 2016년 사이에 주민참여 수단에 관한 조항을 개

정한 75개 사례의 총 302개 사례가 활용되었다. 종속변수인 분리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검색한 조례에 기초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독립변수인 권고적 및 강제적 동형화 압력 변수

는 행정안전부의 보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재정능력, 행정능력, 교육수준은 국가통계포털

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단체장의 이념성향, 단체장에 대한 정치적 지지, 

시민참여수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표 2> 기술통계(N=302)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자료원

종속
분리1 0.930 0.255 0.000 1.000 국가법령정보센터
분리2 0.874 0.332 0.000 1.000 국가법령정보센터

독립
권고적 압력 0.291 0.455 0.000 1.000 행정안전부
강제적 압력 0.613 0.488 0.000 1.000 국가법령정보센터

내부
요인

재정능력 68.669 11.774 27.110 94.349 국가통계포털
조직규모(Log) 11.867 0.975 9.223 13.902 국가통계포털
단체장 이념성향 0.407 0.492 0.000 1.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단체장 지지 52.911 12.162 28.368 10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외부
요인

교육수준 22.735 12.098 4.924 68.659 국가통계포털
시민참여수준 -0.028 0.954 -1.892 2.67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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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로짓 회귀분석 결과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모형은 로짓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추정하였고, 종속변수인 분

리의 두 가지 측정 방법별 추정 결과가 아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두 가지 추정 결과 모두

에서 모형적합도 통계치인 Wald  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분류정

확도도 88% 이상으로 독립 및 통제변수의 설정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모형진단 

결과, 평균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이하 VIF)가 2.9311이고 개별 독립 및 통

제변수의 VIF도 모두 10이하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는 잔

차의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과 동일 사례 내의 시간적 의존성 문제를 고려하여 강건한

(robust) 표준오차를 제시하였고, 해석의 편리를 위해 회귀계수와 함께 승산비(odds ratio)를 

제시하였다. 독립 및 통제변수의 해석은 주로 승산비를 이용하였다.7)

첫째, 로짓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는 권고적 동형화 압력(동형화 중기) 가설을 지지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고적 동형화 압력(동형화 중기)의 회귀계수는 모형1에서는 1.5589이

고 모형2에서는 1.1358로서 가설에서 예측한 대로 양(+)의 부호를 나타내나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다. 이는 대조군인 초기 도입자와 중기 도입자(권고적 동형화 압력) 간에 분리의 수준

에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2006년 8월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

례(안) 제시나 2007년 지방재정분석의 평가지표로 주민참여예산제 선정 등을 통한 권고적 

동형화 압력이 분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현실적으로는 주민참

여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초기 도입자의 조례와 2006년 8월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8)이 분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왜냐하면 중기 도입자는 주

민참여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초기 도입자의 조례와 행정안전부의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

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주민참여 수단을 조례에 충분히 반영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로짓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는 강제적 동형화 압력(동형화 후기) 가설을 지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강제적 동형화 압력(동형화 후기)의 회귀계수는 두 모형 모두에서 신뢰수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강압적 동형화 압력(동형화 후기)의 승산비 19.068(모형1)과 

7) 이항 로짓 회귀분석에서 승산(odds)은 종속변수가 0(순응)일 확률 대비 1(분리)일 확률의 비율을 의미하

고, 승산비는 독립변수 1단위 증가에 의한 승산의 변화를 나타낸다. 승산비를 이용한 독립변수의 해석

에는 승산비 자체를 이용하는 방법과 % 변화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승산비를 이용하는 방법은 

독립변수의 1단위 증가가 분리 승산을 승산비배 만큼 증가시킨다고 해석한다. 다음으로 % 변화 방식은 

승산비가 1보다 크면 (승산비-1)*100% 만큼 분리 승산을 증가시킨다고 해석하고, 승산비가 1보다 작으

면 (1-승산비)*100% 만큼 분리 승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한다.

8) 행정안전부가 2006년 8월 권고한 “○○시(구･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지역회

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주민참여예산연구회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

어 주민참여 수단의 제도화 수준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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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82(모형2)는 대조군인 초기 도입자에 비해 분리 승산이 평균적으로 각각 19.068배

(1,806.8%)와 7.6382배(663.82%)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후기 도입자의 분리 

가능성이 높다는 Westphal & Zajac(1994, 1997)의 연구 결과와 규범적 동형화 압력이 분리를 

유발한다는 Han & Koo(2010)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조직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라는 강

한 강제적 압력에 직면할 때 분리 가능성이 높다는 Seidman(1983)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

다. 한편, 현실적 측면에서는 2010년 10월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주민참여 수단의 제도화 수

준이 낮은 세 가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이 분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

로 추정된다.9)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화에 대해 기초자치

단체는 조례 제정을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고 조례를 제정하되, 2010년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조례 모델안 중 주민참여 수준이 낮아 실행이 쉬운 모델안을 원용하는 전략을 활용했

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통제변수들의 회귀계수는 종속변수의 측정 방법과 상관없이 통계적 유의성, 부호, 

크기 측면에서 매우 일관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요인은 모두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반면, 내부 요인 중에는 규모와 단체장 이념성향이 분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규모의 회귀계수는 모형1에서는 –1.2748이고 모형2에서는 –
0.9475인데, 이는 인구 1%의 증가가 분리 승산을 각각 1.2748%(모형1)와 0.9475%(모형2) 감

소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10) 이러한 결과는 Edelman(1992) 및 정장훈(2013)과는 상충되고 

김동배(2010) 및 성민정･원숙연(2017)과는 일치한다. 분리에 대한 규모의 부정적 효과는 규

모가 클수록 제도의 실질적 실행에 필요한 전문성이 높고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

석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단체장 이념 성향의 승산비 0.0891(모형1)과 0.1626(모형2)은 단체

장이 보수성향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단체장이 진보성향인 기초자치단체의 분리 승산이 

평균적으로 각각 91.09%와 83.74%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진보성향의 정치인

이 분권과 시민참여 확대에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9) 2010년 행정안전부의 “조례 모델안”의 참여수단과 관련하여 모델안 1은 주민참여위원회에 대한 임의

규정을, 모델안 2는 주민참여위원회와 연구회에 대한 강제규정을, 모델안 3은 주민참여위원회와 분과

위원회에 대한 강제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세 가지 모델안은 모두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수

단의 제도화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10) 로짓 회귀분석의 종속변수가 log(분리 승산)이고 규모도 로그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되었으므로, 회귀

계수는 규모 1%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분리 승산의 % 변화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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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로짓 회귀분석의 결과(N=302)

모형
변수

모형1(종속: 분리1) 모형2(종속: 분리2)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승산비 회귀계수 (표준오차)

독립
권고적 압력 4.7534 1.5589 (0.9943) 3.1137 1.1358 (0.6541)
강제적 압력 19.068 2.9480 (1.3814)* 7.6382 2.0332 (0.9675)* 

내부
요인

재정능력 0.9838 -0.0163 (0.0315) 1.0163 0.0162 (0.0208)
조직규모(Log) 0.2795 -1.2748 (0.4753)** 0.3877 -0.9475 (0.3392)** 
단체장 이념성향 0.0891 -2.4182 (0.8044)** 0.1626 -1.8167 (0.4659)***
단체장 지지 1.0553 0.0538 (0.0333) 1.0070 0.0070 (0.0244)

외부
요인

교육수준 1.0167 0.0165 (0.0304) 1.0240 0.0237 (0.0238)
시민참여수준 0.8766 -0.1317 (0.3687) 0.8585 -0.1526 (0.2459)
시간 0.7038 -0.3513 (0.2048) 0.8023 -0.2203 (0.1353)

상수항 721.92 (411.72) 453.71 (271.82)

Wald   24.675 (0.0034) 23.439 (0.0053)

Pseudo   0.2626 0.1810

분류정확도(%) 93.046 88.080
VIF 2.9311

* p<0.05, ** p<0.01, *** p<0.001.
주1. (표준오차)는 이분산과 사례 간 의존성에 안전한(robust) 표준오차임.
   2. (Log)는 자연대수변환을 의미함.

Ⅴ. 결 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산제를 대상으로 분리의 영향요인을 검증

하고자 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산과 분리는 기술적 분석을 통해 검증하였고, 분리의 영

향요인은 로짓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리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참여위원회, 지역회의, 민관협의회의 세 가지 주민참여 수단에 기초하여 두 

가지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분리에 대한 분석에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

를 도입한 227개 사례와 주민참여 수단에 관한 조항을 개정한 75개 사례 등 총 302개 사례가 

활용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산에 대한 분석 결과는 중앙정부가 주민참여예산제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2006년 8월 행정자치부의 “주민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 

권고와 2007년 지방재정분석 평가지표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설정이 2007년 42개 기초자치

단체의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에 영향이 미쳤고, 2011년 116개 기초자치단체의 주민참여예

산조례 제정은 2011년 3월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화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민참여예

산제의 분리에 대한 분석 결과도 중앙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분리에 영향

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준다. 혁신기(2004-2005년)의 낮은 분리비율이 2006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재정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 기초자치단체가 급하게 주민참여예산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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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를 제정하면서 실행이 쉬운 주민참여 수준이 낮은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

었다. 또한 2011년의 급격한 분리비율의 증가는 중앙정부에 의한 의무화라는 강제적 동형화 

압력에 직면한 기초자치단체가 시간의 압박 속에서 주민참여 수준이 낮은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모델안”에 기초하여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로짓 회귀모형의 추정 결과는 권고적 동형화 압력(동형화 중기) 가설을 지지하지 않은 반

면에, 강제적 동형화 압력(동형화 후기) 가설은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환경변수 

중에는 내부 요인인 규모와 단체장 이념 성향만이 분리에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권고적 동형화 압력(동형화 중기)은 분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중기 도입자가 참여 수준이 높은 초기 도입자의 조례와 행정안전부의 “주민

참여예산제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조례를 제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강

제적 동형화 압력(동형화 후기)은 분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화라는 강제적 동형화 압력에 직면한 기초자치단체

들이 조례를 제정하되 행정안전부의 조례 모델안 중 참여 수준이 낮아 실행이 쉬운 모델안을 

원용하는 전략을 활용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규모는 분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치고, 단체장이 보수성향인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단체장이 진보성향인 기

초자치단체의 분리 승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구 결과가 강제적 동형화 압력이 주민참여예산제의 분리를 유도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조직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라는 강한 강제적 압력에 직면할 때 분리 가능성

이 높다는 Seidman(1983)의 주장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한 신제도주의가 제시한 분리 이론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무화라는 강제적 동형화 압력에 분

리로 대응한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강제적 압력에 의한 동형화 과정에서 우리나

라 기초자치단체는 기술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이 서로 상충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는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라는 제도적 

환경과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고 효율적으로 지방 공공서비스를 제공

하라는 기술적 환경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는 조직의 정당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하였지만,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 운용에 드는 추가 비용, 공식적 예산 권한을 지닌 지방의회의원과 관료의 저

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분리로서 대응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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